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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철도 운영에 따른 계층 간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교통부문의 계층 

간 형평성을 사회집단 간 이동성 격차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철도 운영에 따른 이동성 격차 완화의 사회적 가치를 

형평성의 향상으로 해석한다. 특히 철도 서비스 등급별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공익목적 요금감면액 규모로 정

량화하며, 요금감면에 탄력적/비탄력적 수요의 소비자 잉여 산정방안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신중한 철도사업 타당성 평가수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suggests a way of estimating the value of interclass equity improvement by railway 

operations. Equity is understood in this paper in the context of a mobility gap between classes. 

The value of the reduced mobility gap by railway operations is interpreted as an increase of social 

equity. In particular, the unit value of equity improvement by rail services is quantified based on 

the amount of fare reduction through public service obligations. The difference in the surplus 

calculation between elastic and inelastic demands relative to the reduction is also discuss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of performing more cautious appraisal for rail 

investment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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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이동성1 대중교통의 서비스수준

90% 이상 A

85~89% B

50~84% C

25~49% D

10~24% E

10% 미만 F
  주: 1. 승용차 이용자의 이동성을 100으로 본 대중교통 이용자

의 이동성 지수.

자료: Leigh Scott and Cleary INC.(1999)를 Litman (2006)

에서 재구성.

<표 1>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

Ⅰ. 서론

형평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

게 해석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 개념은 서로 상충된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여 한정된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거론할 때 자주 언급된다. 따라서 교통부문에서는 ‘특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지울 

것인가’ 또는 ‘공급된 교통서비스의 혜택을 어떤 집단으

로 확대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할 때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규범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집단 간 비용 배분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에서 경제적 이전(economic transfers)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혜택의 확대 문제가 본 연구의 주된 관심 영역이

다. 서비스 혜택의 확대는 다시 ‘계층 간 형평성’과 ‘지역 

간 형평성’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지역 간 

형평성’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분석

에서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 간 형

평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철도사업의 ‘계층 간 형평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으나 사회적 교통약자들의 이동성 확보에 따른 형평성 

향상 가치가 대표적이다(Litman, 2006).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이 공공서비스, 교육, 의료 및 고용기회로의 접근성이 향

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중교통 통행자들과 자동

차 이용자들 간의 상대적 이동성의 격차가 감소되는 것

을 포함한다. 따라서 형평성의 향상은 최근 교통부문에

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

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동성 확보에 기반한 형평성 향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동성 증가 편의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용의액

을 추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익목적을 위해 감면된 요금 규모로 형

평성 향상 가치를 추산한다. 공익목적의 요금 감면액은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비용의 변화 없이 사회적 약자 집

단에게 이동성 편의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를 소비자 잉

여의 증가로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증가된 통행량의 한계 

운영비용을 물리적인 ‘0’으로 볼 수는 없으나 대중교통 

특히 철도의 경우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시장가격(공익목적 요금감

면액)으로 소비자 잉여를 대체 추산하게 되므로, 잠재가

격(소비자 지불 용의액)을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특

히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성 개선과 형평성 향상과의 

연관성을 논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잉여 산출방

안을 개념적으로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을 정립한다. 먼저 요금감면에 따른 사회

적 교통약자의 탄력적/비탄력적 수요에 관해서 살펴본 

후 일반, 광역 및 도시철도의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도출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성과,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정리한다.

Ⅱ. 이론적 배경

교통부문 투자와 형평성 간의 관계를 논한 연구는 국

내외적으로 흔치 않다. 그나마도 지역 간 형평성을 언급

한 정도이며, 그 내용적 깊이는 국내 (예비)타당성조사

의 지역균형발전 분석과 대동소이하거나 그 보다 낮은 

수준이다.

계층 간 형평성에 관해서는 Leigh Scott and Cleary 

INC.(1999)의 연구를 검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동성 격차(mobility gap)라는 개념을 통해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참조>). 여기서 이동성 격차는 승용차 이용자의 이

동성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

수이다. 이 때 이동성 격차는 자동차 보유 여부, 연령대

(21-65세는 자동차 의존), 소득수준(저소득자 일수록 대

중교통 의존), 인종과 거주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eigh Scott and Cleary INC.(1999)의 방법론은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이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

용한 수단일 수 있으나, 이동성 격차 감소를 통한 형평성

의 향상 규모를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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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 개념도

요금감면액 규모로 형평성 개선 가치를 추산한다.

일반, 광역 및 도시철도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1)에게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금감면에 따라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성이 개

선되며 그 결과 계층간 이동성 격차가 완화되므로 이를 

형평성의 향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1>은 형평성 향상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증가

분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사회적 교통약자

의 철도이용 수요함수 는 선형으로 단순화하였다. 요

금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의 공급함수는  , 

그 때의 운임수준과 수요는 와 로 각각 나타내었다. 

요금감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공급함수는 우하향하게 

되고  , 운임수준 및 수요 또한 와 로 변경된다. 

여기서 는 요금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철도를 이용하는 

통행 규모를 의미하게 되고  는 요금감면에 따라 

유발되는 수요를 나타낸다. 따라서 요금감면에 비탄력적

인 수요의 경우 감면액 전부가 소비자 잉여가 되며 요금

감면에 탄력적인 수요는 감면액의 약 1/2 가량(rule of 

a half)이 편익으로 발생한다. 즉, 소비자 잉여의 증가

분은 식(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1)

여기서 VOEI는 형평성 향상 가치(values of equity 

improvement)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비용의 변화와 비교․

차감되어야 사회적 순잉여분을 산정할 수 있다. 서론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가된 철도수요의 한계 운영비용

을 물리적으로 ‘0’으로 볼 수는 없으나 대량수송을 특징

으로 하는 철도의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가정

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식 (1)에 의해 산

정한 규모 전체를 형평성 향상의 증가분으로 보아도 무

방할 것이다.

둘째, <그림 1>의 개념도에서는 선형 수요함수를 가

정했으나, 시장의 실제 수요함수는 볼록(convex) 또는 

오목(concave)형 일 수 있다. 볼록형 수요함수일 경우 

본 연구의 방법론은 형평성 향상 가치를 과다 추정하게 

되고 오목형일 경우 과소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 수

요함수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선형 수요함수로 근사추정 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요금감면에 탄

력적인 집단과 비탄력적인 집단 간 형평성 향상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을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탄력적/비탄력적 통행수요 규모를 사전에 파악해

야 한다. 그러나 요금감면은 기 시행중인 제도이고 사회

적 교통약자 집단의 수요함수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이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철도 부문

별 수요의 요금 탄력성 값을 조사하고 그 수치가 사회적 

교통약자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동성 개선에 따른 형평성 향상 가치를 

직접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항목으로 계상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요금감면이 고려된 수요가 한국

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에 기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

다. 다만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려하지 않는 유

발수요를 교통수요분석에서 명시적으로 검토할 경우 본 

연구의 방법론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 정립

본 장에서는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을 정립한다. 

1) 국가유공자가 사회적 교통약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주된 대상이 상이자 본인이거나, 순

직, 공상 또는 희생자의 유가족이므로 포괄적 교통약자 집단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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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로1 장애인2 국가유공자3 군인4

전동차 100% 100% 100% 0%

고속철도 0% 0% 0% 0%

새마을 0% 0%
6회 무임승차

후 50%
10%무궁화 30% 50%

통근열차 50% 50%
주: 1. 노인복지법 제26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독립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4.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취급 세칙(2007년 이후 폐지)

<표 3> 일반․광역철도의 공익목적 운임감면 비율

구분 구간
연장

(km)

역수

(개)

비고

(포함지선)

경의선 도라산～서울  59.8 18
고양기지선, 

수색객차출발선

용산선 용산～수색   9.3 2 용산삼각선, 효창선

교외선 능곡～의정부  31.8 7 -

경북선 김천～영주 137.5 17 문경선

군산선 군산～익산  34.7 6 옥구선

영동선 영주～강릉 219.5 39
삼척선, 묵호항선, 

북평선, 북영주선

정선선 구절리～증산  45.9 6 -

태백선 제천～백산 113.9 21 함백선, 태백삼각선

동해선 부산진～포항 184.8 39

우암, 가야, 부전, 

온산, 괴동, 장생포, 

울산항선

진해선 창원～통해  21.2 6 -

대구선 동대구～영천  34.9 6 -

경전선 송정리～삼랑진 323.9 54
광양항선, 

광양제철선, 미전선
자료: 한국철도공사(2006)

<표 4> 경영손실 보상 대상 노선

구분 연구자 평균 단기 장기

일반철도

(지역간 

철도)

Owen and 

Phillips(1987)
-0.89 -0.69 -1.08

Oum et al.(1990) -0.85 - -

Goodwin(1992)1 -0.47 - -

Lee et al.(2004) -0.76 - -

Wardman(2006) -0.85 - -

평균 -0.76 - -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Fairhurst et al.(1987) -0.30 -0.20 -0.40

Goulcher(1990) -0.50 -0.40 -0.60

Voith(1991) -1.11 -0.62 -1.59

Gilbert and 

Jalilian(1991)
-0.55 -0.40 -0.70

평균 -0.62 - -
주: 1. 10개 문헌 평균

<표 2> 철도 수요의 요금 탄력성 추정 사례

먼저 문헌검토를 통해 철도 수요의 요금 탄력성 값을 조

사하고 철도의 서비스 유형별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

안을 제시한다. 단 고속철도의 경우 공익목적의 요금감

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1. 철도 수요의 요금 탄력성

제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교통약자 집단

의 통행수요는 운임감면과 무관하게 철도를 이용하는 비

탄력적 수요와 운임감면에 의해 새롭게 철도를 이용하게 

된 탄력적 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수요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교통약자 집단의 수요함수 분석을 통

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연

구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조사를 통

해 철도 유형별 수요의 요금탄력성 값을 추산하고 이 값

이 사회적 교통약자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고 가정한다. 

<표 2>는 철도 수요의 요금 탄력성 추정 사례를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서비스 유형을 일반철

도와 광역 및 도시철도로 구분했으며, 탄력성 추정치를 

평균, 단기, 장기 값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추

정된 값에 일부 편차를 보이나 상당히 유사한 수치를 제

시하고 있다. 즉, 지역간 철도의 경우 평균 -0.76, 도시

부 철도의 경우 약 -0.62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Lee et al.(2004)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해외 사례이

므로 국내 연구에 직접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그

러나, 공신력 있는 국내 연구의 미진함을 고려할 때 한시

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

1) 일반 및 광역철도

일반 및 광역 철도의 공익목적 요금감면액은 공익서

비스(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비용으로부

터 산출할 수 있다. PSO 비용은 ‘운임감면액’, ‘경영손실

보전액’, ‘국가 특수목적 사업비’로 구분된다. 

먼저 운임감면액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표 3>과 

같이 운임을 감면한 금액이다.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군인에 대하여 운임이 감면되었지만 2007년부터 군

인 할인제도가 폐지되었다.

다음으로 경영손실보전액은 경영손실 보상 대상 노선

(<표 4> 참조)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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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년 2005년

운임감면액1(A) 25,960,092 24,692,167

수송실적2(B) 12,348,304 10,139,109

원단위(A/B) 2.10 2.44

원단위 평균 2.27

주: 1. 한국철도공사(2005), 한국철도공사(2006) 인용

    2.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이용

<표 7> 일반철도의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

(단위: 천원, 천인-km, 원/인-km)

구분 2004년 2005년

운임감면액1(A) 55,831,000 74,964,782

수송실적2(B) 10,537,015 11,928,106

원단위(A/B) 5.30 6.29

원단위 평균 5.80

주: 1. 한국철도공사(2005), 한국철도공사(2006) 인용

    2.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이용

<표 8> 광역철도의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

(단위: 천원, 천인-km, 원/인-km)

구분 2004년 2005년

고속철도 5,575,302 8,936,997

일반철도

새마을 2,964,834 2,248,319

무궁화 8,765,332 7,388,757

통근 618,138 502,033

소계 12,348,304 10,139,109

광역철도(전동차) 10,537,015 11,928,106

합계 28,460,621 31,004,212
자료: 한국철도공사(2005), 한국철도공사(2006) 재구성

<표 6> 한국철도공사의 서비스 등급별 수송실적

(단위: 천인-km)

구분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2

0

0

4

년

고속철도 - - -

일반

철도

새마을 0 0  453,799 

무궁화 13,772,127  9,468,405  907,679

통근  1,259,972     94,264    3,847

광역철도

(전동차)
40,812,461 10,384,566 4,633,973 

합계 55,844,561 19,947,234 5,999,297

2

0

0

5

년

고속철도 - - -

일반

철도

새마을 0 0   528,811

무궁화 12,703,339  8,955,659   691,315

통근  1,661,935    145,131     5,979 

광역철도

(전동차)
57,875,462 13,010,487 4,078,833 

합계 72,240,735 22,111,276 5,304,938
자료: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표 5> 열차 등급별․지급 대상별 공익목적 운임감면액

(단위: 천원)

이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순수원가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비용과 수입의 차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특수 목적 사업비는 특별동차사무소

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이 중 경영손실보전액은 ‘지역 간 형평성’과 관련되며 

국가 특수 목적 사업비는 ‘계층 간 형평성’과 거리가 있으므

로, 운임감면액의 규모만으로 형평성 개선 가치로 계상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군인은 교통약자로 보기 힘들고 

2007년부터 군인할인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제외

한 나머지 감면액으로 형평성 향상 가치를 추산한다.

이를 위하여 2004~200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등급별․지급 대상별 공익목적 운임감면액 자료(<표 5>)

를 활용한다. 우선 고속철도는 운임감면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향상 가치 고려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음으로 새마을, 무궁화 및 통근열차를 일반철도

로 집계하고 전동차는 광역철도로 분류하여 각각의 형평

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추산한다. 일반철도의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는 <표 7>과 같

이 산정한다. 일반철도의 공익목적 운임감면액(<표 5>)

를 총 수송인-km(<표 6>)로 나누어 원단위를 계산하였

다. 추정된 원단위는 2004년에 비해 2005년에 소폭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운임감면액보다 수송실적

이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송실적의 감소는 2004

년 4월 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일반철도의 편성횟수

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8>은 광역철도의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제

시한 것이다. 광역철도의 공익목적 운임감면액(<표 5>)

을 총 수송인-km(<표 6>)로 나누어 원단위를 계산하였

다. 광역철도 또한 2004년 대비 2005년의 원단위가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5년 1월 완공된 ‘서

울~천안’ 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효과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철도

도시철도 또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노인, 장애인 및 국

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도 지하철 수송계획(서울메트로, 

2006) 및 2006년도 도시철도 수송계획(서울도시철도

공사, 2006)의 연간 무임승차 인원 자료와 각 운영기관

의 전체 수송실적자료(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를 이용하

여 도시철도의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산정한다.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무임수송인원은 <표 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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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구분 2004년 2005년

서울메트로1

경로 90,770 97,921

장애인 12,886 13,626

국가유공자 4,144 4,110

소계 107,800 115,657

서울도시철도공사2

경로 47,222 51,856

장애인 10,587 12,070

국가유공자 3,445 3,925

소계 61,255 67,852

부산교통공사
3 소계 39,794 47,906

대구지하철공사3 소계 8,848 12,473

인천지하철공사3 소계 4,899 5,280

광주도시철도공사3

경로 - 2,441

장애인 - 354

국가유공자 - 154

소계 1,656 2,948
자료: 1. 서울메트로(2006)

      2. 서울도시철도공사(2006)

      3. 각 운영기관별 내부자료

<표 9> 도시철도 운영기관 별 무임수송인원 현황

(단위: 천인)

구분 2004년 2005년

서울메트로1 86,561 104,091

서울도시철도공사2 49,225  61,067

환산운임합계(A)3 91,483 165,158

수송실적(B)4 24,627  24,880

원단위(A/B) 3.71 6.64

원단위 평균 5.18

주: 1. 서울메트로(2006)의 자료 인용

 2. 서울도시철도공사(2006)의 자료 인용

 3. 무임승차 인원에 당해 연도 1구간 운임을 적용

 4.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이용

<표 10> 도시철도의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

(단위: 백만원, 백만인-km, 원/인-km)

같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무임승차인원을 

경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광주도

시철도공사는 2005년부터 무임수송인원을 세분화한데 

비해 타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체 인원만을 집

계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개통 후 운영기간이 

짧아서 자료 수집에서 제외하였다.

서울지역(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을 제외한 타 

지역 도시철도의 경우는 수송실적(인-km) 자료가 구축되

어 있지 않으며 무임수송인원에 대한 환산운임자료가 존

재하지 않아 원단위 산정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서

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실적(인-km) 자료

와 무임수송 환산운임 자료를 활용하여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산정하였다.

<표 10>에서 2005년의 원단위가 2004년 대비 약 1.8

배 정도로 높게 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

은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2004년 7월 시행

한 대중교통통합거리비례제로 전체적인 운임이 인상되어 

수송실적에 비해 환산운임이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고령

화 사회의 가속화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

로 무임 수송인원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역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로서 ‘서울~천안’ 간 복선전

철의 개통(2005년 1월)으로 서울시 도시철도의 이용자 

수도 간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

 

본 절에서는 제Ⅱ장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앞 절에서 

추정한 철도 서비스 등급별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활용하여, 철도 운영에 따른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

을 제시한다. 우선 철도수요의 요금탄력성 값을 이용해 

운임감면과 무관하게 철도를 이용하는 수요와 운임감면

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게 된 수요를 개략적으로 구분한

다. 다음으로 산정된 수요에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적용하여 철도 서비스별 소비자 잉여를 계산한다. 마지

막으로 사업시행시와 미시행시의 형평성 가치의 차이로 

철도의 형평성 향상 가치를 산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

현하면 식(2)와 같다.

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여기서, VOEI는 연간 형평성 향상 가치, VOE는 형평

성 가치, 
는  철도의 기종점 간 수송실적(인-km), 


는 철도의 수요의 요금 탄력성 원단위(

：-0.76, 


：-0.62, 

：-0.62), 
는 철도의 형평성 향상 가

치 원단위(
：2.27, 

：5.80, 
：5.18), 은 철도

의 서비스 등급 구분이다(1：일반철도, 2：광역철도, 3：

도시철도). 다만, 수요의 요금 탄력성 값은 사회적 교통약

자 집단의 수요함수 연구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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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 운영의 계층 간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형평성 향상 가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철도의 서비스 등급별 형평성 향상 가

치 원단위 및 산정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등급별 분류 과

정에서 공익목적의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고

속철도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철도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데 일조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을 제시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미비 등으로 몇 가지 한계점이 나

타난다. 먼저 사회적 교통약자 집단의 수요함수를 직접 

고려하지 못하였다. 비록 이 부분이 철도 운영의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범

위를 벗어나나, 수혜집단의 수요함수에 관한 체계적 분

석이 수행되어야 운임감면에 탄력적/비탄력적 수요의 규

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국내 연구가 전무하므로 활발한 후속 연구를 기대

해 본다. 다만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수요의 요금

탄력성을 활용하는 방안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도시철도의 형평성 향상 가

치 원단위 산정 과정에서 지방 운영기관의 자료 구축 수

준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의 자료만을 이용하였으므로 대

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04~’05년 자료를 

평균하는 과정에서 2개년도 값의 차이가 큰 관계로 원단

위가 과소 추정되었을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철

도 및 광역철도 또한 네트워크의 확장과 더불어 형평성 

가치 원단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04~’05년 자료

를 평균하여 산정한 값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이러한 추가 과제가 해

결된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계층 간 형평성 향상 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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